
  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(안)

                       ( 오성주 의원  대표 발의)

□ 제안이유

○ 2005년 6월30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10년   

  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 

  법안을 통과 시킨데 대하여 규탄하고 기초의회의 민의 존중과 진정한 지  

  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당리당략의 정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   

  함.

□ 주요골자

 가.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.

 나.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유급화와 중선구제 즉각 철회.

 다.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을 노골화 하고 기초의회의원을 정치판에 끌어 들  

     이는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.

 라.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의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경거  

     망동을 규탄.

  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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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

 지방자치1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

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

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. 

 지난 1년 넘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것이 

고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이고, 지방의원 유급화라니 실로 

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.

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개혁특위는 민심을 읽지 

못하고 특위의 이름값조차 못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음은 심

히 유감스럽다 하겠다.

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

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, 동시에 당리당략

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를 정당의 입맛대로 예

속시키려는 정치권의 개악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하고  더 

이상의 민심이반의 정치적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

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. 



하나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유급화를 반대하

며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바람을 저버리는 중선구제

를 즉각 철회하라! 

하나,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을 노골화 시켜 민의를 대변하는 

기초의회의원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정당공천제를 즉각 철

회하라. 

하나,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

하지 못한 처사를 깊이 반성하여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쟁을 

중단하고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 하라! 

하나, 우리 이천시의회는 민의를 존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

가 완전 정착하여 꽃피울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를 

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할 것임을 천명한다! 

     2005년 7월  8일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


